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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의 효과성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about regulation improvement for
vitalization of technology based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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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
표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

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 

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
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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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ology based start-up is actively encouraged for job cre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to vitalize technology based start-up.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should be actively reflect the opinions of policy beneficiarie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The progress plan for regulation improvement about vitalization of start-up(25 cont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was analyzed using AHP method. The object of study is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CEO of ICT se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25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1- expectation of effect, 2 - urgency of system enforcement, 3 - complement of deficiencies, 4- after 

careful consideration). This study has a academic significance to quantitative analysis about importance of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Also, It can be utilized when policy making and practice about technology based start-up.

☞ keyword : Start-up, Technology based startup, Regulation improvement, Policy prior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Creative econom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1. 서  론

세계적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은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1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ivisio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Daejeon, 305-700, Korea.

2 ICT Management,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305-350, Korea  

* Corresponding author (sk-kim@etri.re.kr)
[Received 26 April 2015, Reviewed 18 May 2015, Accepted 18 
June 2015]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서 수행중인 `ETRI 개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결
과물임(과제고유번호 : 15ZV1300)

특히 우수 아이디어를 ICT 기술과 결합하여 신규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

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13. 5)`, `창업교

육 5개년 계획(`13. 9) 등 다양한 창업지원 대책을 통해 ̀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단계별 지원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

술창업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기술창업은 생계형 

창업과 비교하여 생산성과 고용증대 효과가 매우커서 파

급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의 경우 창업 10년 후 생존률이 50%에 달하고

(전체 평균 생존률 : 26%)[1], 기업당 평균 고용규모는 9.5

명(전체 : 2.85명 / 생계형 창업 : 2.5명)에 이를 정도로 파

급효과가 높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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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높은 직업 안정성 및 실패위험 부담 등으로 기

술창업의 핵심이 되는 고급 인력의 창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벤처기업 중 교수‧연구원 창업기업의 비

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06) 20.1% → ('10) 

9.9% → ('12) 7.9%)[3]. 뿐만 아니라 창업 생태계 곳곳에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 요소가 기술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수기술

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창업 관련 분야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3월 [벤처‧창업 활성화

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창업 시작단계

부터 재도전에 이르는 전주기적 개선과제 28개를 도출하

여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5개(전체 28개 중 M&A관련 규제 4건

은 1건으로 함축)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CT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평가요소들 사이의 우선순위 비교 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규제개선 내

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연구

2.1 ICT 벤처기업의 정의 및 필요성

ICT 벤처기업은 이익과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충족되

지 못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개발·생

산·판매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조·조직화하는 프로세스라

고 볼 수 있다[4]. 이진주(1984)는 벤처기업을 ̀소수의 핵

심기술 창업인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

립한 신기술(첨단기술)보유 신생기업`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5], 현재 법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 제2조2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기업으로 정의

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벤처기업협회에서는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등을 벤처 등록요

건으로 하여 ICT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ICT 벤처기업은 과거 일자리 및 창업을 주도하는 등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벤처버

블이 나타나면서 높은 폐업률을 보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6].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통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벤처 및 창업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CT 벤처기업을 법령에 따라 

정의되는 벤처기업에 속하고,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2.2 정부의 벤처·창업 주요 정책 흐름

1980년대 벤처기업 출현 이후,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

책과 민간창업투자회사들의 설립은 기업가정신에 기인

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발하였다. 특히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에서는 다양

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벤처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벤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적 지원이 주로 시행되었다. 

2001년에는 창업보육사업 관련 인프라를 집중 조성하였

으며, 2002년에는 벤처평가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벤처확

인 절차의 온라인화에 역점을 두었다. 2004년에는 벤처활

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에는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창업보육센터를 

평가하여 우수한 센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센터

에게는 제재를 가하였다. 2006년에는 창업 관련 규제 완

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고, 2008년에는 벤처기

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3

년에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하며 

창조경제 실현의 최우선순위로 벤처·창업을 강조하였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며 제2

의 벤처붐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35개의 벤

처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을 정부

가 수용하였다는 반응과 함께 그간의 벤처 대책 중 가장 

실리적이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받았다[7]. 이러한 다

양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2014년 현재 6개 부처, 32개 세

부사업으로 2조 1,661억원,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1조 

9,115억원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자금(금융) 지원 사업이고,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교육, 공간 등), 인식조성 사

업의 예산비중은 낮은 편이다.[8]

2.3 벤처 창업 정책 선행연구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는 1980년대를 기

점으로 시작되어 1997년 이후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

었다. 이것은  대기업, 재벌로 표현되는 경직된 경제 구조

에서 벤처의 혁신성과 자유로움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발표

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에서 제

안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카테고리에 맞추어 기존

에 수행된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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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창업

창업의 진입확대와 부담완화를 위한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노현섭(2000), 이인재 외(2002)는 

벤처기업이 지방세감면 등의 조세지원을 받기위해 규정

되어 있는 까다로운 세법의 조건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

장하며 벤처기업은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기술개발과 

신상품 개발 등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9][10]. 이형수·김갑순(2010)

은 벤처기업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벤

처기업이 타 기업에 비해 조세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음

을 밝혔다. 그러나 조세혜택을 통해서 신규 벤처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은 불명확한 것으로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기 위한 자격 요건의 까다로움이 시장 진입

의 장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

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1]. 김동훈(2012)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유효성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보호·육

성과 관련된 조세지원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2]. 송치승·박재필(2013)도 벤처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 정책이 벤처기업에게 가장 만족스

러운 정책이라고 분석하였다[4].

2.2.2 성장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다수의 연구는 자금조달과 창업

보육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김재진(1997)은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의 벤처기업 현황과 성과를 비교하여 

VC(Venture Capital)를 통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창업 지

원 인프라의 부족 및 관련 법규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

하였다[13]. 채광기 외(2011)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

터 정책자금을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재무성과를 분석

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재무성과와 재무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대부분의 자금조달과 관련

하여 수행된 연구에서는 정부의 개입, 즉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14]. 

김재현·박명철(2002)은 벤처기업 창업 시 가장 큰 애

로사항은 자금 조달이며 민간 자본을 활성화시키고 정부

의 금융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15]. 

이에 반해 박용린(2013)은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벤처기

업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

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16]. 이성준·김중화(2014)는 

스웨덴의 창업지원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

는 적극적으로 창업 리스크를 흡수,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7]. 

한편, 창업보육센터 연구와 관련하여 양현봉(2004)은 

361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성과 비교를 통해 창업보육 

사업의 사후관리 강조 및 전문화/특성화를 제안하였

다.[18]. 박경주(2006)는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분석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지원비는 성과와 양(+)의 관계가 있

으며 국가지원금이 증가할수록 고용창출효과 역시 큰 것

을 밝혔다[19]. 강인선(2011)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핀

란드, 스웨덴, 영국 등 창업 보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창업보육센터가 갖춰야 한 전략을 제안하였다[20].

2.2.3 회수

우리나라의 회수시장은 아직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과 비교하여 M&A 비

중이 상당히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현우(2007)는 VC의 

M&A 유도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VC는 자연스레 

도태시키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할 수 있

도록 전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1]. 박용린(2013), 

이민화·김영지(2013), 장수덕·이민화(2013) 등도 역시 투

자금을 조기 회수 할 수 있는 중간 회수 시장 육성을 위

해 M&A 활성화를 강조하였다[16][22][23]. 김도현(2013)

은 M&A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기존기업이 내부

자금을 별도로 펀드의 형태로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벤처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기업벤처투자회사(Corporate 

Venture Capital)를 제안하였다[24]. 이외에도 한정화 외

(2007)는 교수·연구원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비교우위 강점을 지닌 교수·연구원이 적절한 시기에 물

러날 수 있도록 퇴출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25].

2.2.4 재도전

재도전과 관련하여 백필규(2011)는 기업 실패요인과 

재기 성공요인 조사를 통해 실패기업인의 애로사항과 요

구사항을 정리하였다[26]. 신용불량자 기록으로 인한 재

창업 곤란, 과도한 채무부담, 부실 리스크를 우려한 지원

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애로사항으로 분석되었고, 지원방

식, 채무 부담 완화, 금융지원 등이 요구사항으로 정리되

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 정책의 기

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패자부활, 대표이사 연대 보

증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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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의 실패 경험을 자산을 삼자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연대보증제도의 개정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민화·김영지(2013)는 연대보증제 개선을 통한 혁신 활성

화를 제안하였고, 장수덕·이민화(2013)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제도 및 통합도산법 제250조의 개정을 통

해 가벼운 창업에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제3자 연대보증면제를 제2금

융권까지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22][23].

3. 연구의 모델 및 방법

3.1 연구의 모델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평가 

방법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우선

순위 도출 과정은 이해당사자의 견해가 잘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계적 방법론 보다는 설문조사에 따른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27]. 이해당

사자 간 이견의 가능성이 있는 정성적인 지표에 대한 중

요도 평가는 관련 전문가 집단의 주관적 판단을 종합하

여 정량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Thomas L. Saaty는 

이와 같이 정성적 변수를 정량화하여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

요도를 도출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개발하였다. AHP는 최상위 수준의 변수를 만들고 하위 

수준의 문제를 계층구조로 만든다. 그 후, 변수들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1:1 비교를 통해 변수

들의 중요도를 평가한다[28]. AHP 방법은 문제를 계층적

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쌍대비교를 통한 일관성을 측

정하여 판단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도 분석에 있어 신뢰성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27]. 이

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AHP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의
구조화

➡
변수 간
쌍대비교

➡

변수의
가중치 
도출

➡

변수의
우선순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정의한 25가지 제도개선 내용

을 변수로 활용하여 문제를 계층적으로 구조화 하였다. 

이후 도출된 계층적 모형을 바탕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

면, A변수와 B변수 중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쌍대비교를 통해 두 변수

간 상대적 중요도를 논리적이고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각 설문의 

결과 값의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활용하여 평가 항

목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

된 가중치를 순서화하여 변수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다. 

(표 1) 변수의 정의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단계 규제개선 내용

창
업

1.

진입
확대

1-1. 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 확대

1-2. 벤처 신청 가능 업종 확대

1-3.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2.

부담
완화

2-1. 창업기업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2-2.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창업자 확대

2-3. 벤처확인 평가체계 개편(혁신능력 중심)

2-4. 온라인 법인 설립 대상 확대
(주식→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

성
장

3.

인재
유치

3-1. 대학생 창업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3-2.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3-3. 휴겸직 창업대상 및 휴직기간 확대

4.

입지
확보

4-1.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4-2.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시설로 인정

4-3. 실험실 공장 설치요건 완화

5.

자금
조달

5-1. 엔젤펀드 참여제한 완화

5-2. 대학의 창업기업 투자규제 완화

5-3. 개인의 한국벤처투자펀드 유한책임 
조합원 참여 허용

5-4. 한국벤처투자펀드 주요 출자자 범위 완화

6.

판로
확대

6-1. 공공기관 조달 시 창업기업 불리규정 폐지

6-2.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항목 정비

회
수

7.

M&A

IPO

활성화

7-1. M&A후 재창업시 창업으로 인정

7-2. 코스닥시장 보호예수기간 단축

7-3. M&A관련 규제완화

재
도
전

8.

재창업 
촉진

8-1. 재창업자의 R&D사업 참여제한 완화

8-2.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신설

8-3. 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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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의 방법

(표 2) 연구 방법

(Table 2) Method of study

구분 연구 방법

문헌조사 -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자료 수집
- 정부 규제개선 내용 보고자료 수집

인터넷 조사 - 주요 담당기관 별 규제개선 내용
  시행여부 현황파악 자료 수집

설문조사 - 규제개선 내용 중요도 파악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 최종 결과에 대한 전문가(CEO, VC, 
  기타 창업 조력자 등) 추가의견 수렴

AHP를 이용한 변수 간 중요도 분석은 일반적으로 해

당 분야의 전문가, 최종 의사결정자 등의 설문을 통해 이

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방안] 내용에 대해 기술창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중요도를 분

석하였다. 기술창업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유

는 혁신형 기술을 활용한 창업은 생존율과 고용창출 효

과가 높아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

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정

책 수행 시 이를 반영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 6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설문 4부를 제외한 57부를 바탕으로 정

부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의 세

부 내용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 기

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대부분 “J58-출

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C26-전자부품, 컴

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다.

(표 3) 설문 대상 기업의 업종

(Table 3) Category of the surveyed companies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수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J58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

J61 통신업  2

J63 정보서비스업  1

M70 연구개발업  1

M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2

분석 대상 기업이 판단하는 규제개선 내용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 응용 프로그램인 Super Decision

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 가중치를 행렬로 분석하여 최종 

중요도를 도출한다. 또한 연구의 변수 중 2015년 3월 현

재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과,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분류하여 전체적으로 그림 1과 같은 프레임워크

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1) 제도시행의 효과성 분석 기준

(Figure 1) Criteria for effectiveness analysis of 

enforcement

4. 연구의 결과

Super Decision을 이용해 규제개선 내용의 기준변수의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표 3과 같이 자금조달, 판로확대, 

M&A 및 IPO 활성화, 인재유치, 진입확대, 부담완화, 재창

업 촉진, 입지확보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CEO들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과 효율적

인 사용이 기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자금조달 변수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라

고 판단한 것이다.

세부 규제개선 내용 중에서는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에 제품을 조달할 경우 초기 창업기업의 불리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판

단하였다. 또한 현재 개인만이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

록 제한되어 있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 및 연구원 등

이 엔젤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를 해야 벤처‧창업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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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 

(Table 4) The importance of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vitalization of technology 

based startup

변수
(중요도)

기준변수 내
중요도

세부변수 
중요도 순위

창
업

 1. 진입확대
(0.0869)

1-1 0.4559 0.0397 9

1-2 0.4254 0.0370  10

1-3 0.1187 0.0102 21

 2. 부담완화
(0.0653)

2-1 0.1232 0.0080  23

2-2 0.2662 0.0174  15

2-3 0.4392 0.0287  12

2-4 0.1714 0.0112  18

성
장

 3. 인재유치
(0.1021)

3-1 0.2507 0.0256  13

3-2 0.1390 0.0142  16

3-3 0.6103 0.0623  6

 4. 입지확보
(0.0264)

4-1 0.2080 0.0055  25

4-2 0.3763 0.0099  22

4-3 0.4157 0.0110  19

 5. 자금조달
(0.2515)

5-1 0.5012 0.1260  2

5-2 0.1847 0.0465  7

5-3 0.1371 0.0345  11

5-4 0.1770 0.0445  8

 6. 판로확대
(0.2496)

6-1 0.5986 0.1494  1

6-2 0.4014 0.1002  3

회
수

 7.M&A 및
  IPO 활성화

(0.1898)

7-1 0.3944 0.0749  5

7-2 0.1326 0.0251 14

7-3 0.4730 0.0898  4

재
도
전

 8. 재창업촉진
(0.0284)

8-1 0.3667 0.0104  20

8-2 0.2354 0.0067  24

8-3 0.3979 0.0113  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 순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

유는 1위를 차지한 개선점이 25위를 차지한 내용보다 상

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하위권에 포함된 개선점

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현재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도출된 중요도 순서와 결합하여 새

로운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하였다. 2015년 3월 현재 부분

적으로 시행되는 규제개선 내용 역시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되지 않거나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내용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표 5와 같이 구분하였다. 

이를 제도개선 내용의 우선순위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제도시행 내용의 효과성을 표 6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5)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시행 여부

(Table 5) Trial state of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vitalization of technology based 

startup

시행여부 규제개선 내용(순번)

기 시행
 1-2 / 1-3 / 2-1 / 2-2 / 2-4 / 3-1 / 3-3 / 4-1
 5-3 / 5-4 / 6-1 / 6-2 / 8-1 / 8-2 / 8-3

미 시행
 1-1 / 2-3 / 3-2 / 4-2 / 4-3 / 5-1 / 5-2 /
 7-1 / 7-2. / 7-3

(표 6) 개선사항의 중요도와 시행여부 분석 결과

(Table 6) Results of the analysis

분석 결과 개선사항 내용

효과기대

 1-2. 벤처신청 가능업종 확대
 3-3. 휴‧겸직 대상/기간 확대
 5-3. 개인의 투자펀드 참여 허용
 5-4. 투자펀드 출자자 범위 완화
 6-1. 공공기관 조달문제 해결
 6-2. 직접생산 점검기준 완화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1-1. 창업지원 업종 확대
 2-3. 벤처확인 기준 개편
 5-1. 엔젤펀드 참여제한 완화
 5-2. 대학의 투자행위 규제완화
 7-1. M&A 후 재창업 인정
 7-3. M&A 관련규제 완화

미비사항
재정비

 1-3. 1인창조기업 업종 확대
 2-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2-2.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2-4. 온라인 법인설립대상 확대
 3-1.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4-1. 공장증설 시 창업계획 승인
 8-1. 재창업자 R&D 참여
 8-2.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신설
 8-3.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검토 후
시행

 3-2.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4-2. 대학 창업보육시설 학교인정 
 4-3. 실험실 공장설치 요건완화
 7-2. 코스닥 보호예수기간 단축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 연

구의 대상이 ICT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는 것이다. 즉 

분석 결과는 ICT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선사항의 중요도가 높으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

는 내용은 총 6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제도의 수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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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판단한 개선 내용이 현재 법령 개정 등을 통

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효과가 기대되는 후보군

이다. 주요 내용은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한 업종의 확대, 

교수‧연구원의 창업 휴‧겸직 대상 및 기간 확대가 포함

되어 있다. 또한 개인도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주요 출자자 범위를 완화하

는 내용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조달계약 시 

창업기업 불필요 항목 개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판로

확대 부분에 해당하는 제도개선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규제개선 내용이 아직 초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만족도와 성과측정 등을 통해 그 효

과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개선사항의 중요도가 높으면서 현재 시행

되지 않는 내용은 총 6가지도 분류된다. 정책 수혜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는 후보군이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이 가능한 업종 확대와 

초기 창업기업의 재무성 평가 비중을 축소하여 벤처 진

입장벽을 낮추는 개선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엔젤펀드 설

립주체를 확대하는 것과 소속 교원·학생이 창업한 기업

에만 투자가 가능했던 대학의 투자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M&A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

하는 경우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M&A 기준을 완화

하여 경직된 M&A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이 포함되었다. 특히 본 후보군에는 자금조달 및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규

제가 개선될 경우 창업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의 빠른 시행을 통

해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고, 회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벤처‧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개선사항의 중요도가 낮으면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내용은 총 9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현재 시행

하고 있지만 홍보부족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중요도가 낮

게 분석되었기 때문에 개선내용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실시하면 보다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되는 후보군

이다. 주요 내용은 1인창조기업 대상업종 확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온라인 법인설립 대상 확대, 대학생 창업자

의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창업기업의 공장증설 부담 완

화, 재창업기업의 정부사업 참여제한 완화, 회생절차 신

설 및 간소화 추진 등이 포함된다. 본 후보군에는 부담완

화 및 재도전 관련 규제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설문 대상이 공장설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큰 규모의 사업실패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

도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

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고 하여 실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ICT 기업의 경우 현재 제시된 정부의 

부담완화 규제개선 내용은 당장 기업을 운영하고 영리를 

추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등의 부족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ICT 분야에 맞는 개선책을 추가·보완하여 시행한다

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선사항의 중요도가 낮으면서 현재 시행

되지 않는 내용은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시행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군이다. 주요 내용

은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것

과, 대학 창업보육시설의 학교시설 인정으로 세금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내 실험

실공장 설립 대상 확대,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의무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본 후보군은 중요도가 낮고 현재 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제개선 내용 시행 전 ICT 분

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마련된 개선책의 수

정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개선책을 명확히 판단하여 

시행한다면 보다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국은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

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 창의아

이디어와 과학기술을 결합하여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을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으

로 천명하여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14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벤

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

에 대해 정책 수혜자인 ICT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그 

중요도를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하고, 2015년 3월 

현재 제도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정책 시행의 

기대효과 및 보완점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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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규

제 내용에 대해 ICT 기업의 CEO는 자금조달, 판로확대, 

M&A 및 IPO 활성화, 인재유치, 진입확대, 부담완화, 재

창업 촉진, 입지확보 관련 내용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내용 시행여부를 

고려하여 각 변수에 대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

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군으로 분류

하였다. 그 결과 ‘효과기대’ 후보군으로 벤처신청 가능업

종 확대, 휴‧겸직 대상/기간 확대, 개인의 투자펀드 참여 

허용, 투자펀드 출자자 범위 완화, 공공기관 조달문제 해

결, 직접생산 점검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도시

행 시급성 필요` 후보군으로 창업지원 업종 확대, 벤처확

인 기준 개편, 엔젤펀드 참여제한 완화, 대학의 투자행위 

규제완화,  M&A 후 재창업 인정, M&A 관련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비사항 재정비` 후보군으로는 1인

창조기업 업종 확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공장설

립 부담금 면제, 온라인 법인설립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공장증설 시 창업계획 승인, 재창업자 R&D 

참여,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신설,  기업회생절차 간소

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검토 후 시행` 후보

군으로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대학 창업보육시설 학

교인정, 실험실 공장설치 요건완화, 코스닥 보호예수기간 

단축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정책 수행의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평

가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는 시행 직후의 

정성적인 규제개선 내용의 중요도를 AHP를 이용해 정량

적으로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기대효과를 학술

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ICT 분야

에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ICT 분야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

기에는 샘플의 수가 부족했다. 향후 보다 많은 ICT 기업

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세부 분야별 요

구사항 등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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